
8 일본의 고령화 대책

■ 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일본과 상당히 다르나 2026년경에는 일본과 같은 초고령

사회에 돌입하게 되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 

●    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,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, 부동산에 편중된 개인자산, 

은퇴문화 미정립 등 일본과 상황이 판이하게 다름.

●     하지만 13년 뒤에는 베이비부머가 전기 고령자 그룹을 형성하고, 현재의 고령자가 후

기 고령자 그룹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매우 유사함. 

■ 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고령화대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관련 법 및 제도를 

체계적으로 정비하고,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, 지속가능한 

복지정책과 고령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 

●     총리실 주도로 국무총리가 수반이 되고 경제부총리가 실무책임을 맡는 고령화대책 컨

트롤타워를 수립 

●     고령자를 세분하여 베이비부머의 경우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하도록 

적극 지원하되, 빈곤하거나 장애가 있는 고령자의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제고

●     고령자의 취업, 의료, 학습 및 사회참여, 생활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

갖추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


